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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에대비하라!
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한탄소세부과가현실화되고있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주창해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
었지만과연현실화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에서는논란이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에너지 사용을강력하게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탄소세부과가 그리머지않았음을
느낄수있었고, 최근에는탄소세도입까지공식화했다.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서민을 비롯한 국민
일반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면서 에너지를 대량 사용하고 있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
를거두겠다는계산으로파악된다.
물론, 친재벌적경제·산업정책을펴고있는MB 정부로서는탄소세도입이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겠지만모
든정책을대기업에맞추기는어렵기때문에대기업들도탄소세도입정도는이해할것으로생각하고있는듯하
다.
특히, 대외외교에서높은점수를받고있는MB로서는탄소세를도입함으로써녹색성장을주창해온국제외교에
서한껏탄력을받을수있다는점도고려했을것이다.
하지만, 화학산업 입장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그리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어
서대응책마련이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받아들일수없다고정부의정책을거부할수는없는노릇이고, 앉아서엄청난손실을감수할수도없기때문이
다.
사실, 화학산업을비롯해제철, 제지등몇몇산업은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따라책정된낮은에너지가격과환
경규제완화의혜택을입지않았다고주장할수없는입장에서있다.
과거 20-30년 동안 누려온 성장과 수익의 상당부분이 정책적 특혜에서 비롯된 면이 강하고, 근로자들의 연봉
도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물지 않음으로써 금융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과다한수익과높은연봉요구를자제함으로써환경비용을늘릴필요성이있으며, 장기적으로도환경및
연구개발투자를확대해야생존할수있다는점을직감할시점에와있다.
장기성장을추구하고나아가글로벌화학기업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환경비용부담이절대필요
하고나아가R&D를활성화해야한다는점도부인하지는않을것이다.
환경투자와R&D를게을리하면서선진국으로도약할수는없는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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